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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878

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3. 05. 30.

다. 회 부 일 : 2023. 06. 01.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조 2,929억

8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억 1천만원(0.4%)이 증가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5,913,642 6,292,988 6,269,178 23,810 (0.4)
일반회계 4,161,352 4,364,149 4,356,283 7,865 (0.2)

세외수입
경상적 13,511 12,604 12,604 - -
임시적 46,041 71,679 71,679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 5 5 - -
지방교부세 390 145 145 - -

국고보조금 등 4,082,638 4,265,971 4,257,513 8,458 (0.2)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768 13,743 14,336 △593 (△4.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2,290 1,928,841 1,912,895 15,945 (0.8)

세외수입
경상적 1,050 1,918 751 1,167 (155.4)
임시적 2,855 2,871 2,381 490 (20.6)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250 376 376 - -
국고보조금 등 868,001 952,678 952,626 52 (0.0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79,134 970,997 956,761 14,235 (1.5)



나.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조 9,717

억 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9억 1천8백만원(0.7%)이 증가하

였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9,591,099 9,971,735 9,904,817 66,918(0.7)

행정운영경비 634 621 621 -

재무활동 1,204,931 1,036,493 1,021,330 15,162(1.5)

사업비 885,534 8,934,621 8,882,865 51,756(0.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시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고 민생경제, 교통요금, 저

출생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

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 408억원 규모로 이는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가 증가한 것임.

- 서울시의 금번 1차 추경안은 ①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 원)

② 동행·매력·안전 3대분야 (6,442억 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 제출되었음.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총 3조 408

억 가운데 복지정책실의 소관 예산은 669억원으로 이는 복지정책실의

기정예산 9조 9,048억 대비 0.7%가 증가한 것임.

- 복지정책실의 추경 편성사업은 시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②‘동행·

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 투자강화’ 에 포함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2억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32억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확대지원(8억원) 등이 이에 해당됨.

○ 이 외에도 복지정책실에서는 총 4개 분야, 43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복

지 구현 ②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행복지 ③ 복지

시설 이용시민 안전 강화 및 복지인프라 확충 ④ 국고보조금 내시 및

의료급여기금 22년도 결산 반영 등으로 구성됨.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세입

1) 세입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조 2,929

억 8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억 1천만원(0.4%)이 증가되

었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5,913,642 6,292,988 6,269,178 23,810 (0.4)
일반회계 4,161,352 4,364,149 4,356,283 7,865 (0.2)

세외수입
경상적 13,511 12,604 12,604 - -
임시적 46,041 71,679 71,679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 5 5 - -
지방교부세 390 145 145 - -

국고보조금 등 4,082,638 4,265,971 4,257,513 8,458 (0.2)
지방채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768 13,743 14,336 △593 (△4.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2,290 1,928,840 1,912,895 15,945 (0.8)

세외수입
경상적 1,050 1,918 751 1,167 (155.4)
임시적 2,855 2,871 2,381 490 (20.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50 376 376 - -
국고보조금 등 868,001 952,678 952,626 52 (0.0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79,134 970,997 956,761 14,235 (1.5)

○ 주된 증액사유는 22년도 결산을 통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

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가(142억 3천5백만원)와 국고보조사업 확

정내시 등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증액(84억 5천 8백만원)에 있음.



나.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조 9,717

억 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9억 1천8백만원(0.7%)이 증가하

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예산
2023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9,591,099 9,971,735 9,904,817 66,918(0.7)
행정운영경비 634 621 621 -

재무활동 1,204,931 1,036,493 1,021,330 15,162(1.5)
사업비 885,534 8,934,621 8,882,865 51,756(0.6)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에서는 7개 과 가운데 안심소득추진과를 제외한 6개 과에

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편성액 순으로 살펴보면 복지정

책과 10건 (298억 2백만원), 장애인자립지원과 7건 (127억 2천6백

만원), 어르신복지과 13건 (123억 9천만원), 자활지원과 5건 (91억

3천1백만원), 안심돌봄복지과 4건(23억 6천1백만원), 장애인복지정

책과 4건(5억 8백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제1회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9,904,817 66,918 9,971,735 0.7 43

복지정책과 4,269,032 29,802 4,298,834 0.7 10

안심소득추진과 1,285 - 1,285 - -

안심돌봄복지과 311,357 2,361 313,718 0.8 4

어르신복지과 3,722,662 12,390 3,735,051 0.3 13

장애인복지정책과 212,577 508 213,085 0.2 4

장애인자립지원과 1,154,811 12,726 1,167,537 1.1 7

자활지원과 233,093 9,131 242,225 3.9 5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은 일반회계 510억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 15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야별 세부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

화하는 포용복지 구현 (8건, 131억 7천6백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

회활동지원사업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동행복지

(16건, 187억 1천2백만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등 복지시

설 이용 시민 안전강화 및 복지인프라 확충 (6건, 52억 3천5백만원),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사업 내시 반영 (13건, 297억 9천5백만원) 등으

로 구성됨.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9,904,817 66,918 9,971,735

복지정책과-10개 4,269,032 29,802 4,298,834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1,104,768 0.3 1,104,769

○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률

변경 (6:4 → 5:5)에
따른 예산 조정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해산장제급여
6,245 0.4 6,246

○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률
변경 (6:4 → 5:5)에

따른 예산 조정

3 보훈단체 지원 3,912 61 3,973

○ 2022년 신규 설립
공법단체 운영비
추가·신규 지원

- (추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
서울시지부

- (신규) 4.19민주혁명회,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
족회 서울시지부

4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75,855 168 76,023

○ 청년 자립토대지원사업
신규 추진

- 자립토대지원금
150백만원, 자문회의 및
홍보비용 등 18백만원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4,520 3,213 17,732
○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인원 증가하여
급여 부족분 확보

6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9,896 560 30,456
○ 하반기 교통비 인상에

대비하여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금 추가 확보

7 의료급여사업 1,912,783 15,944 1,928,728 ○ `22년 의료급여기금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세입예산 변동 세출 및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반영

8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2,981 188 3,169
○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정원 증가(6명)에 따른
인건비 증액

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952,626 52 952,678

○ 의료급여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전출금
확보

10 국고보조금 반환 0 9,617 9,617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안심돌봄복지과-4개 311,357 2,361 313,718

1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34 51 85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강서구)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

12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688 574 7,263

○ 시설안전관련긴급사업지원

- 스프링클러설치등7개사업

- 노후시설개보수등13개사업

13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877 34 911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교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확대 추진

- ’22년8개동→’23년17개동
(동당 2백만원 지원)

14 국고보조금 반환 0 1,701 1,701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어르신복지과-13개 3,722,662 12,390 3,735,051

15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291 784 3,075

○ 하반기 소요액 추가 확보

- 냉방비 개소당 115천원,
2개월(7~8월)

- 난방비 개소당 370천원,
5개월(1~3, 11~12월)

   ※ 국:시:구 20:40:40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1,941 △1,372 50,568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23.5월)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조정

17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243 17 2,260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자연증가분
16,964천원 반영

   ※ 국:시 50:50

18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8,249 1,861 10,110

○ 성북구립노인종합복지관

착공(’23.10월) 시기
반영 건립비 증액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9개소
유지보수·안전 관련
기능보강사업비 증액

19 시니어클럽운영 지원 3,915 90 4,005

○ ’23.7월 중구시니어클럽
신규 개관에 따른 6개월분
운영비 지원

   ※ 시:구 50:50

20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29,761 40 29,801

○ 망우리 시립묘지 개장건수
증가에 따른 개장지원금
추가 확보

- ’23년 윤달(3~4월) 포함

21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522 82 5,604

○ 은평실버케어센터 신규
개원 지원(1,000백만원)
및 요양시설 3개소 긴급
기능보강(98백만원)

  ※ 국비 확정내시 반영(감 
937백만원)

22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4,229 2,563 6,792

○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건립비 추가 확보 및
안전시설 보완, 추가공사 등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23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8,279 86 8,365

○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신규 개원(’23.11월)
예정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마련

24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73,663 8,825 182,488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의거
자치구 어르신일자리 확대

- 일자리 3,569개 증

(71,041→74,610)

25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5,162 △634 4,529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의거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감조정

- 일자리 109개 감
(1,329→1,220)

26
학대피해노인전용쉼

터 운영
245 14 259

○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조정수당
부족액(5,328천원) 및
입소 어르신 식자재
구입비 증액(1식당
1,500원 증액, 4천원선)

27 국고보조금 반환 5,917 34 5,951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장애인복지정책과-4개 212,577 508 213,085

28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0 156 156

○ 장애인 당사자별 욕구에
기반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 검증

- 모델검증 용역 120백만원,
매뉴얼제작등 36백만원

2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90 103 493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4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매칭시비
편성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3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08,836 34 108,870
○ 장애인 거주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31 국고보조금 반환 3,219 215 3,434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장애인자립지원과-7개 1,154,811 12,726 1,167,537

32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344 938 1,281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 반영

- 필수인력 인건비 반영

33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23,844 3,800 27,644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바우처지원 인원 확대

- 9,935명→11,526명지원

34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운영
4,152 66 4,218

○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 추가 지원

- 3개구실태조사인건비지원

3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547,629 3,223 550,852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활동지원급여 확대 지원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 반영

36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1,451 △128 1,323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37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9,114 1,286 10,400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바우처 지원시간 확대

- 월44시간→ 66시간지원

38 국고보조금 반환 0 3,542 3,542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자활지원과-5개 233,093 9,131 242,225

39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40,316 8,185 48,501 ○ 자산형성 지원사업



연
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탈수급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 추가 확보

- 지원 대상자 증가

40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727 52 779

○ 노숙인 복지시설 안전
관련 기능보강사업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 노숙인 자활시설 2개소,
노숙인 요양시설 1개소

41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2,831 84 2,915

○ 노숙인 지원주택 19호
추가 공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인건비
(4명) 추가 확보

42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8,663 809 9,472

○ 쪽방주민 동행식당 이용률
증가에 따라 하반기
동행식당 식대 516명분
및 동행식당 전자급식카드
도입 예산 확보 등

43 국고보조금 반환 0 1 1
○ 이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3 사업별 검토의견

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591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

득·재산 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

춤형 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서울시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추진 경과

ㅇ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13. 7. 1.

ㅇ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도입 : ’13. 8. 1.

ㅇ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12차 개편 : ’13. 10.~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0%이하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43%

→ 45% → 46%

- 재산기준 : 1억원 ⇒ 1억 5천 5백만원

금융기준 : 5백만원 ⇒ 3천 6백만원

ㅇ 급여 지원 방식 변경 : ’16. 1.

-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ㅇ 만75세 이상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 8. 1.

ㅇ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 5. 1.



○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ㅇ 지원대상 : 4,782가구 6,170명(’22. 12월말 기준)

ㅇ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ㅇ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주거급여 선정기준)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5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

동차 소유자 제외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1억원)·고재산(9억원) 인 경우는 부양의

무자 기준 적용

○ 집행기관에서는 동 제도의 23년 본 예산을 전년도 실집행액과 기준중

위 소득 인상율을 반영한 14,52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선정기준

완화 등의 요인으로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40.7%로 높게 나타나면서

하반기 중 예산 소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액편성(증 32억 1천3백만

원)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23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7,732,249 14,519,744 3,212,505



<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 동 제도는 서울시민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실현을 위해

13년 제도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완화를 추진해 왔음.

○ 금년 1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기준을 준용해 기준 중위

소득을 46%에서 47%로 상향하였으며, 4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사

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내용

연도
최종예산

(A)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B)

불용률
(B/A)

2020 19,934,540 △400,000 19,534,540 11,323,439 8,211,101 41.2%

2021 16,326,080 △367,000 15,959,080 13,619,973 2,339,107 14.3%

2022 15,781,772 0 15,781,772 14,888,449 893,323 5.7%

개선사항 주요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30%→40% 상향조정

재산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00만원까지 공제

-공제 후 기존 재산기준 155백만원 초과 시

책정불가, 최대 재산기준 254백만원

금융재산 특례

유자녀 가구에 대해 금융재산 특별공제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가구에 한하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1천만원 씩 공제

공제 후 기준 금융재산 기준 36백만원 초과 시

책정불가



○ 최근 3년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 대상자는 21년 6,737명, 22년

6,170명, 23년 4월 기준 6,015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

고 있으나, 4월부터 실시된 선정기준 완화로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

의 유입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

○ 동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탈락자를 대상으로 제도 대상

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

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체적인 완화조치로 국가기초생활보

장 사각지대 대응 중심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

어가는 측면이 있었음.1)

○ 집행기관에서는 동 제도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

로 운영·개선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도 그러한 의미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업 운용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그 시기

와 규모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용2) 등을 반영한

동 제도의 장기 운영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촘

촘한 사업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1) 문혜진, 이종선(2022). 서울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1~2023)



나.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p.614>

○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출

연금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6천8백만원을 증액한 760억 2천3백만원

의 예산안을 편성ㆍ제출하였음.

○ 추경 사유는 시의성 있는 시책사업 추진의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으로, 추경 편성을 통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신설해 운영하

고자 하는 것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6,022,567
(x-)

75,854,567
(x-)

168,000

출연금
(x-)

76,022,567
(x-)

75,854,567
(x-)

168,000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 면책예정 및 면책완료 청년들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총150명에게 지원하고자 1억5천만원, 운

영비 등이 포함된 1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지

원 및 재무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에서 운

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사업개요

○ 대 상 : 개인회생 면책예정(3개월) 및 면책완료(6개월이내) 청년 150명

- 서울시 거주 만19세~만39세 근로중인 기준중위소득 140%이내 청년

○ 내 용 : 개인회생 청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지급(50만원 × 2회)

○ 추진체계 및 역할

○ 절 차

○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청년층의 부채 과다로 매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자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마련 및

자립토대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2022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 개인회생신청 현황은 “30세 미만 청년‘



신청 추이는 10.7%(2020년)→14.1%(2021년)→15.2%(2022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페,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와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기간을

3년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음.

〈표〉청년층 가계부채 종류별 증가율 및 변제기간

자료 : 한국은행(가계부채 DB)

- 또한 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총 채무액이 가장 낮고

(7,110만원), 변제율은 가장 높게(평균 49%)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표〉연령별 평균 월수입, 평균 채무총액, 평균 변제율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22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관련 정책으로는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영테크 사업과 복지재단에서 추진중인 ‘청년재무길잡이

사업’3)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 대상과 지원기준은 상이하나 유사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분 청년수당 청년통장 서울영테크

대상 만34세 미취업 청년 만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만39세 이하 청년

소득

요건

중위소득

50%초과~150%이하

․본인: 중위소득 140% 이하

(255만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1억원, 재산

9억원 미만

-

지원

(제외)

기준

(제외)

‧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

로자(취업자)

‧ 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

여중인 자

(제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

급자

․ 5천만원 이상 부채보유

․ 본인 통장 개설불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통일부, 보건복지

부, 서울시, 타 지자체 유사 자

산형성사업 기존 및 신규 참여

자

․ 청년수당 참가 중인 자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월50만원, 최대6개월

수당지급

․맞춤형 코칭 및 사후 관리

(서울시자원연계)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지

원

‧청년의 체계적 자산

형성지원

‧시의성 있는 재테크

교육 및 상담

○ 집행기관에서는 산하 재단을 활용해 시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서울시 및 복지재단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길라잡이 사업 등 유사한 사업

3)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은 금융위기 청년의 성공적 재기와 재도산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 신청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
춤형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면 법원은 변제기간 단축을(최대3년 →2년, 5개 결격사유 제외)검토하여 인가하는 사업임. 



들이 기 추진중에 있어, 신규사업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사업을 보완

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에서 많은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제도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4).

○ 금융취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재기지원을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

은 인정하나, 추가적인 현금지원이라는 방법이 사회적인 평등과 공정

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4) 부산광역시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이란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에서 많은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제도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34세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채무조정
비용지원 또는 과도한 월 부채 상환금 등으로 연체위기에 있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인 최대 100
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다.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별설명서 p.628>

○ 해당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 및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주민참여 복지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

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종교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증액편성(3천4백만원)을 실시한 것

임.

<표>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 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10,809 876,809 34,000

○ 해당 사업 예산은 ‘23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2년 8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을 통해 5천만원을 편성하여, ‘22년

9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었음.

○ 집행기관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범사업을 통해 8개 자치구에서

시행된 해당 사업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취지로 제출되었음.

○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종교단체는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내에서 종교단체와의 협업의 필요성은 인

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전년도 해당예산 집행 과정 등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나타남.



○ 집행기관에서는 ‘22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천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고 ‘22년 9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종교협의

회 공모사업’을 수립해 9월부터 12월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사업 대상 수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집

행기관에서는 50개 동을 대상으로 종교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8개 동에서만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해당사업에 5천만원으로 편성한 예산을 200만원씩 8

개동에 교부하여 1천6백만원(전체 예산의 32%)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의 경우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을 포함해 예산집행 과정 등

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다소 지적될 수 있음.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12월 해당 사업 예산을 통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종교협의회 추진계획5)’으로 별도 방침을 수립

해 24개 자치구에 2천5백만원을 일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사업은 ‘22년도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실태조사를 위한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 대상가구가 많은 동을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사업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은 아니었는지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현재 결과보고서를 수합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고, 자치구로 교부되었기에 사업내용과 집행처에 대한 철저한

5) 안심돌봄복지과-5866(22.12.2.).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종교협의회 추진 계획



관리·감독이 시행되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종교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을

활성화 시키려는 본 사업의 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기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미 종교인이 참여 가능하며, 실제 서울시

내 동지원사회 협의체 위원 9,339명 중 종교인이 342명 참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21.12월말 기준)

○ 또한, 사업 결과에 나타난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캠페인 개최, 이

웃대상 반찬·물품 지원 등 기존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시하

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24년 본예산 편성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사업별설명서 p.690>

○ ‘장애인 개인예산제’ 란 장애인의 개인별 욕구평가에 기반하여 예산을

설계 및 할당, 집행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이용량, 이용처, 제공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임. 금번 추경안

으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모델검증을 위하여 전액시비로 1

억 5천6백만원이 편성됨.

<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명세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156,000

(x-)
0

(x-)
156,000

사무관리비 (x-) (x-) (x-)∘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청회 운영: 6,000천원



○ 추경안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 검증을 위해 23년 7

월~12월까지 6개월간 서울시 거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만18세 이

상 65세 미만)에게 모의적용을 통해 사업모델을 보완·검증 후 향후 2

년간 진행될 시범사업(‘24년 1차, ’25년 2차) 및 본 사업(‘26년)의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①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청회(600만원), 장

애인 개인예산제 모델 검증 용역 인건비(6천6백만원), 운영비(1천9백

만원), 중개기관 운영비 및 부가세 (3천5백만원), 매뉴얼 제작 및 교

육 운영비 (3천만원)임.

- 추진계획6)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은 개인예산을 지

급하기 전 단계까지의 모의실행을 운영하여 서울형 모델(안)이 실제

6)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 장애인복지정책과-9077(2023.6.8.)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156,000 0 156,000

∘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델 검증 용역:120,000천원

- 인건비 66,000천원

(3,500천원*1인+2,500천원*3인)*6개월

- 운영비 19,000천원

- 중개기관 운영비 24,000천원

(4,000천원*6개월)

- 부가세 등 11,000천원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운영비 : 30,000천원

- 개인예산제 매뉴얼 제작 10,000천원

- 교육 운영비 16,000천원

(2,000천원*8회)

- 사업홍보 등 4,000천원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업모델을 정교화하고자

하기 위함.

- 이를 위해 서울시 거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거주형태, 소득,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의적용 대상자를 100명 이내 규모로 진행

하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에 대한 모의실행을 진행하

고자 하는 내용임.

<표> 서울형 개인예산제 운영절차

○ 한편, 보건복지부는 ‘2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장애인 개인예

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자치구 총120명을 대상으로 2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며 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 세종특별자치

시, 경기 김포시를 선정하였으며 마포구, 예산군에는 급여유연화 모

델7), 세종특별자치시, 김포시에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8)이

모의적용 될 예정임.

7) 급여유연화 모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 공공과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

8)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일부(2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하며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를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리함. 특수자격자는 간호(조무)사, 언어.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 특수자격보유한 활동지
원사를 말함. 



<표> 서울형과 국가형 개인예산제 모델 비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개인예산제와 관련하여 공공 재원으로 개인예산제가 추진된 사

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공공 영역에서 이용자 맞춤형의 유연한 급여

제도가 시도되거나 민간 재원의 기획사업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급여제도‘가 운영된 바는 있음.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별유연화 서포트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의 ‘장애인 자립생활모델 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개별유연화 서포트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

였음. 개별유연화 서포트 서비스는 사람중심지원이념에 입각한 발달장

애인 지원서비스로, 개인별 욕구 사정과 예산 할당, 자기주도적 계획

수립, 원활한 집행과 정산을 위한 지원 등 개인예산제의 기본 요소를

구 분 서 울 시(서울형) 보건복지부(국가형)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지체·뇌병변 장애인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권이 있는 장애인

( 65세 미만)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도입)

사업규모
‣(’23) 모의적용 : 100명이내

‣(’24) 총40명

‣(’23) 모의적용 연구 : 4개 지자체

(시군구), 총 120명

‣(’24) 1차 시범사업 : 8개 지자체

급여수준
‣(상한)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50% 이내

면서 월 최대 100만원

‣ 1안 :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10% 내

(’23년 기준 최대 74.7만원)

‣ 2안 :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20% 내

이용범위

1. 일상생활 지원, 2 사회생활 지원

3. 경제활동 지원, 4. 건강 및 안전지원

5. 교육지원(자기계발), 6. 주거환경 개선

‣(1안)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공·민간서비스

‣(2안)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

선택·이용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여 급여사용의 유

연성을 극대화한 사업이라 하겠음.

- 경기도 부천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행복디자인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에 복귀한 사

람이 주요 대상이라 하겠음. 해당 사업에서는 주거,요양,돌봄,서비스

여가,건강·의료와 다분야 연계 영역에서 28가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행복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대상자 100명에게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지원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디자인은 기존 서비스

메뉴에는 없고 기타 공적 자원이나 민간자원을 통해 지원하기 어려우

나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현

물과 서비스를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급여라 하겠

음.

- 행복디자인사업은 부천시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복지관이 함께 참여 하

여 시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7년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 원

리를 적용한 ‘자기주도지원예산 시범사업’을 준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무산된 바 있으며, 당시 시범사업 무산의 몇가지 원인 중 하나도 사회

서비스 수급권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한 장애계의 반대였음.

○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되어 복지부는 2023년 모의적용을 거쳐 2024~2025년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복지부의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서울시



자체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계획중에 있음.9)

○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현물의 방식으로 공급되어오던 사회서비스를 현

금급여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

면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

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당사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

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마.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726>

○ 해당 사업은 쪽방촌 주민에 대한 주민생활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기 위

한 사업으로, 쪽방상담소(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쪽방주민 동행

식당 운영 등 쪽방촌 지원 종합대책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내용 가운데 동행식당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지원인원 확대와 동행식당 전자식권 사업추진, 쪽방거주민 실태조사

전수조사 추진 등을 위해 증액편성(8억 9백만원)을 실시한 것임.

<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472,214 8,663,014 809,200

9)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과제」,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이한나, 2023.3.



<표>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 세부 편성내역

소 계 809,200천원

사무관리비

동행식당 전자식권 사업 시스템 사용료 등 20,000천원

동행식당 실태조사

40,000원*50개소
2,000천원

동행목욕탕 현판제작 등

300,000원*10개소
3,000천원

쪽방주민 실태조사(전수조사) 25,000천원

민간위탁금
쪽방주민 동행식당 운영

8,000원*516명*184일(7~12월)
759,200천원

○ 동행식당 사업은 ‘22년 7월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방안10) 중 하나

로, 쪽방촌 주변 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임.

- 동행식당은 관할 쪽방상담소와 식당 간 협약을 통해 지정되며, 주민

이 식권을 내고 식사하면 월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22년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증 32억 5천6백만원)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서울시에는 현재 총 5개(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의

쪽방 밀집지역이 있으며, 약 2,4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 ①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지정·운영 ② 노숙인 시설 공공급식 횟수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 ③ 에어컨 설치 등 폭
염대비 쪽방주민 생활환경 개선



<표> 서울시 쪽방촌 현황

(’22.12.31 기준)

밀집지
역

쪽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기초생
활수급
자(명)

65세이
상

홀몸노
인(명)

장애인
(명)

계 남 여

5대

쪽방촌
271 3,389 2,400 2,076 324 1,442 960 283

돈의동 84 730 502 463 39 295 211 76

창신동 32 247 191 171 20 178 87 22

남대문 23 614 407 352 55 245 181 37

서울역 65 1,267 892 789 103 468 309 90

영등포 67 531 408 301 107 256 172 58

○ ‘23년 1월 현재 총 44개의 동행식당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3년 동행식당 이용자 총 누계수는 210,535명으

로, 전체 주민 수 대비 72.2%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3년 동행식당 이용현황

구 분 누 계 1월 2월 3월 4월.

총계

이용자 수 210,535 53,755 48,509 54,582 53,689 

월평균 이용자 수 7,017 1,734 1,732 1,761 1,790 

이용률

대상자 수 9,713 2,429 2,448 2,422 2,414 

이용률(주민수 대비) 72.2% 71.4% 70.8% 72.7% 74.1%

(단위 : 명, %) 



○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동행식당의 이용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사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동행식

당 이용경험이 있는 주민의 77%는 동행식당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다르면 전체 쪽

방건물수 301개 동 중에 취사장이 있는 건물은 91개 동으로 전체의

32.2%에 머무르고 있음. 쪽방 거주주민들의 1일 식사횟수는 2회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쪽방상담소의 서비

스도 식품이나 생필품 서비스 지원(49.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동행식당의 이용추세가 늘어나는 점, 쪽방 주민들의 수요 등을 고

려하였을 때, 하반기 동행식당 이용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집행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행식당을 이용하지 않은 쪽

방 거주민은 동행식당을 잘 몰라서(15.7%), 식당에서 차별할 것 같아

서(14.7%), 쪽방 거주민 신분이 노출될까봐(11.8%), 상담소에 가야

식권 수령 가능(3.9%) 등의 이유로 동행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쪽방주민이 동행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쪽방상담소

에서 월 1회 식권(사용날짜가 표기된 식권)을 배부받아 이를 이용했으

나, 해당 방식이 사용자들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이용자 관

리가 불편하다는 점 등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전자식권

(급식카드)를 도입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예산은 전자결제시스템을 갖춘 수행업체와 시스템 사용료 등



협약에 드는 비용이며, 해당 비용으로 3년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음.

○ 전자식권(급식카드)를 통한 동행식당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전자식권 방식으로 이용방식을 바꿀 경우, 이용자 편의, 실적 관리 등

의 측면에서는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전자식권의 부정사용 등 있어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하겠음.

○ 또한, 23년 6월까지 총 10개의 점포가 동행식당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사유로는 실적저조, 폐업, 이용시간 제한 희망 등이 나

타나고 있음. 동행식당 사업은 민간 점포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

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점포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과

동시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전자식권 이용절차

    - 배부대상 : 쪽방상담소 등록 주민

    - 사용카드 : 충전식 선불카드(상담소에서 매달 말일에 충전)

    - 사용절차

    

카 드 신 청
➜

카 드 발 급
➜

이 용 대 금 

충 전 ➜
카 드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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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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